
원유 수급 안정화 및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26.9~12월)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 의결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를 개최(서면)하여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 부담금 신설·변경·폐지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용방향 심의(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
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 (수입) 16원/ℓ(원유·석유제품), 3,800원/톤(발전용 천연가스), 24,242원/톤(비발전용)

(판매) 36원/ℓ(고급휘발유), 62,283원/톤(부탄)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하여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400만
배럴) 및 장기계약(1년)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해당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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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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